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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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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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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황 - 국민의료비보완역할

I. 현안 이슈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재원 구성 현황 (2014년)

주: 표준약관 상 보장하지 않는 일부 비급여 영역이 포함됨
자료: 정형선(2017) 참고 재구성

건강보장
진료비

건강보험
민간재원

실손보장
영역

5.5% 11.1% 15.3%

공공재원
(61.8조, 54%)

민간재원
(52.0조, 46%)

건강보험급여

*검진 제외

(44.5조)

건강검진/본인부담상한 (1.5조) 치과보험, 일반매약, 간병비,
한방첩약, 개인검진

(12.4조)

공단 조사대상 비급여
* 선택진료비, 병실차액,

초음파, 각종검사 등
(18.6조)

법정본인부담
(14.0조)

의료급여, 산재보험, 기타
(9.6조)

민영보험, 자보, 비영리,기업보건 등
(5.0조)

6.2조 2.0조

건

강

보

험

진

료

비

(91조)

개

인

의

료

비

(105.6조)

경

상

의

료

비

(113.8조)

공중보건, 보건행정,문진 포함

실

손

보

장

영

역주)

(32.6조)

실손의료보험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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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향 (1/3)

I. 현안 이슈

•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국민건강보험으로 편입이 진행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장구조 변화가 불가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보장구조 변화

급여

급여

필수 의료 미용·성형 등

비급여(전액 의료소비자 부담)

비급여

건강보험 편입

건강보험 보장 영역

향후 건강보험 관리영역

건강보험 보장 영역

실손의료보험 보장 제외

필수 의료
비용대비

치료효과 미흡
현행

개선

실손의료보험 보장 영역

예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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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향 (2/3)

I. 현안 이슈

•향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및 보험료는 2022년 목표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추진될 세부 계획에

따라 다양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및 보험료 영향

자료: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6), 「2015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보험개발원(2014); 이태열(2017.10), 우리나라 공사건강보험의 효과적인 협력 방안

현행

70% 30%

63.4% 36.6%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부담

의료소비자
(건강보험가입자)

진료비 부담

실손보장

영역

20.1%

16.8%

본인부담

비급여

실손보장률

보장영역 80%

개선

• MRI 초음파 검사

횟수 제한 완화

• 척추통증 치료 등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감소

실손보험
보험금

증가 여부
불투명

실손보험
보장

대상확대로
보험금

지급 증가

실손보험
보장 영역

실손보험
제한적 보장

영역

실손보험
비보장 영역

• 상급병실

• 고도비만수술

• 정신질환

• 한방물리요법

• 간병비용 등
??

??

본인부담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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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향 (3/3)

I. 현안 이슈

•특히, 2022년까지 30.6조 원 재원 투입에 따른 총 진료비 및 본인부담 규모 증가는 실손 보험료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연도별 급여비/의료비 추정

(단위: 조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16~2022

정부

자료

신규 0.00 0.48 3.20 0.97 0.69 0.63 0.59

누적
63.4% 추가 보장 급여비 (A)

0.00 0.48 3.72 5.06 6.09 7.12 8.14 30.62

목표 보장률 (B)
(급여비/의료비)

63.4% 64.0% 67.4% 68.3% 69.0% 69.5% 70.0%

단순

역산에

의한

추정치

추가 보장률 (C)
(B - 63.4%)

0% 0.6% 4.0% 4.9% 5.6% 6.1% 6.6%
연평균증가율
(2016~2022)

급여비주) ((A / C) * B) 50.89 55.61 62.63 69.91 75.32 80.86 86.38 9.22%

의료비 (총진료비) 
(A / C)

80.27 86.95 92.92 102.28 109.19 116.30 123.40 7.43%

64.3%를 유지하기 위한
급여비

50.89 55.12 58.91 64.85 69.23 73.74 78.23 7.43%

주: 급여비는 현물급여비와 현금급여비의 합계임
자료: 이태열(2017.10), 우리나라 공사건강보험의 효과적인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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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역할 재정립

I. 현안 이슈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사건강보험의 관계 재정립을 요구

- 실손의료보험이 공보험의 보완형으로서 국민의료비 일부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관점이 아닌) 보건의료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사보험 연계법』 추진을 검토

•일반적으로 민영보험이 의무가입, 집단요율 적용, 계약심사 금지 등으로 운영될수록 공보험적 특성이 강함

민영보험의 공보험적(공공재) 특성 요인

구 분 특 성

보험자
(위험인수자)

민영보험회사
(영리)

민영보험회사
(비영리)

공제∙상호부조 공공기관

가입자율성 임의 가입 의무 가입

보험료 개인위험요율 집단요율 소득비례율

계약심사
(언더라이팅)

가능
가능

*거절물건 공동인수제
불가능

보험금 지급 상환제 제3자 지급

공보험적 성격 약 강

자료: 보험연구원 KiRi Weekly wp 383호(2016.5.9)



9I. 현안 이슈

1963 09.09 14.1003.08 12.08

생명보험

 1960s : 실손보상 상해보험(1963년) 도입

 1970s : 단체건강보험(1977년), 특약형태의 질병보험 (1978년)

 1990s : 의료비보상보험(1999년) -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분 보상

 2000s : 보험업법개정(2003.8)  단체의료비실손보상보험 판매(2003.11), 개인실손보상보험(2005.8) 취급 가능

- 2008년 8월 개인실손보상보험 출시

13.01 15.09

• 단독실손의료보험 출시 의무화

• 보험료 조정주기 단축(3년1년)

• 자기부담금 10%, 20% 병행

• 상해, 질병, 종합: 입원, 통원

• 입원 보장한도: 5천만 원

• 통원보장: 회당 30만 원, 180회

실손보상

상해보험 도입

(손해보험회사)

보험업법 개정: 

제3보험 신설

(생명보험회사)

중복가입 확인

자기부담금 10%

보장내용 표준화

단체실손

중복가입

확인 의무

단독형

상품

도입

자기부담금

급여: 10%

비급여: 20%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노후실손

의료보험

출시

• 가입가능연령: 75세

• 자기부담금: 급여 20%, 비급여 30%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 공제)

• 보장한도: 1억 원 (통원: 회당 100만 원)

14.08 17.04

상품구조개편

(기본형+특약)

단독형 상품 판매

•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손해보험

[참고]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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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참여정부의실손정상화를위한논의

I. 현안 이슈

추진과제 세부 추진상황 주관부처

비급여 중심의

보장범위 설정방안

•실손형 상품에 대한 법정본인부담금 제외 방법

•법적 근거 마련 방안

복지부

재경부

(금감위)

민간보험상품

표준화 방안

• 실손형상품 표준화 내용 및 방법 (표준약관 제정)

• 정액형 상품의 표준화 유도 방안

• 급여지급률 개선 방안

재경부

금감위

(복지부)

공∙사보험 간

정보공유 방안

• 공사보험 기초통계 산출범위, 공유 방안 마련

• 공사보험 기초통계정보 공유협의체 구성∙운영

건보공단

보험개발원

(심평원)

민간의료보험의

진료비 심사 위탁방안

•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방안 구체화

- 위탁계약, 위탁업무처리, 이의신청절차 등

- 위탁주체 및 범위 등 법령 개정 사항

심사평가원

비급여 가격계약

허용방안

• 비급여 가격계약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방안

• 환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최소조건 설정

복지부

재경부

(금감위)

주: 괄호 안은 협조부처(기관)임
자료: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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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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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의료비지출구조

II. 해외 사례

자료: OECD Health data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공공재원이 56%로 OECD 평균(72%)에 비해 낮고, 개인부담(37%)은 높은 수준

- 민영보험 비중은 6% 대로 OECD 평균과 네덜란드와 유사한 수준

•공보험의 대체형 운영(미국, 독일), 민영보험 확대정책 추진(프랑스, 호주) 국가의 민영보험 비중이 높음

주요국 의료비 중 재원 비중 (2013년)

87 83 79 77 72 68
56

48

5 14
7 13 19

20
37

12

6 2
14 9 6 9

6

35

0%

20%

40%

60%

80%

100%

네덜란드 일본 프랑스 독일 OECD34 호주 한국 미국

공공부문 개인부담 민영보험 기타

주요국 GDP대비 의료비지출구조 (2015년)

8.3 9.4 8.7 9.2 8.6
6.4 6.5

4.2

8.6

1.8 2.4 1.7 2.1

3.0 2.4
3.2

0%

5%

10%

15%

20%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호주 OECD34 한국

공공부문 민영부문

16.9

11.2 11.1 10.9 10.7
9.4

7.4

8.9

주: 맨 위의 숫자는 총의료비 비중임
자료: OECD Health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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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건강보험은 공공부문(공보험,보건의료시스템)과 역할 관계에 따라 발전 동인 및 보장급부의 특성이 결정

* OECD 중 미국, 그리스,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전국민 대상 건강보장제도를 시행

2-2. 공보험과관계

민영건강보험 역할에 따른 발전 동인과 보장급부

공공부문과 역할관계 국가 민영의료보험시장 발전 동인 민영의료보험보장급부 특성

대체형

(Substitutive)
독일, 미국

전체 국민에서 공보험/공적재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혜 비중

공보험 의료서비스 수혜 제외 대상

(공보험과 보장 동일)

보완형

- 공보험 급부보완

(Complementary-service)

독일, 네덜란드,

일본, 한국

공보험/공적재원이 제공하는

보장급부 범위 제한

공보험의 보장급부 제외 의료서비스

(안과, 치과, 물리치료, 대체의학 등)

보완형

- 공보험 본인부담금

(Complementary-

User Charges)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공보험/공적재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금
공보험 급부의 본인부담금

보충형

(Supplementary)
유럽 상당국가

공보험/공적재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 대기시간 등)의

니즈 차이

서비스 접근 시간 단축

의료공급자 선택권 확대

자료: WHO(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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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민영건강보험분류

•대부분 국가의 민영건강보험은 공보험과 대체 혹은 경쟁보다는 보완·보충하는 관계로 운영

- 일반적으로 공보험은 비용 효과적인 급부를 보장, 민영보험은 비용 효과성이 낮거나 고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때문

* 전국민 대상의 건강보험 미운영 국가(미국)나 일정 자격 요건자에 제한하여 공보험 대신 선택권을 부여하는 국가(독일)에서 대체형 운영

* 보건의료시스템이 공공부문 중심으로 운영되는 유럽 상당 국가(영국, 아일랜드 등)는 보충형으로 운영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 분류 및 현황(2014년)

민영보험 역할
총 의료비지출 중 민영건강보험 비중

≤1% ≤5% ≤10% >10%

대체형 체코, 에스토니아, 아이슬랜드 사이프러스(22) 독일(11) 미국(67)

보완형
(공보험 급부보완:비급여)

아르메니아, 덴마크(38), 
영국(5), 일본

네덜란드(84), 
독일(27), 한국(65) 조지아

보완형
(공보험 본인부담금)

덴마크(38), 
핀란드(17), 일본

크로아티아(59), 
독일(27), 한국(65)

프랑스(90↑), 
슬로베니아(84)

보충형
스웨덴, 이탈리아, 헝가리, 

노르웨이, 불가리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34), 영국(9), 
벨기에(60),러시아,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그리스, 라트비아(24), 몰타(21)

조지아, 포르투갈, 
스위스(70)

아일랜드(47)

주: 1) ( )는 전체 국민에서 민영의료보험 가입 비중
2) 한국은 2016년, 미국과 호주(중복형)는 2015년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2016)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 WHO(2016); APRA(2017, 6), Private Health Insurance Membership and Coverage; 
US Census Bureau, Health Insurance Coverage in the United States: 2016 

호주(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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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민영건강보험모델: 보완형 vs. 대체형

II. 해외 사례

의료비 비의료비

① 급여 보완형

②
비급여

보완형 Ⅰ
공보험 (급여)

④
LTC/

DI

기본 선진 치과, 안과
미용

의료비 비의료비

②
비급여

보완형 Ⅰ
대체형 (급여)

③
비급여

보완형 Ⅱ

④
LTC/

DI

기본 선진 치과, 안과
미용

민영 기회 민영 기회

민영건강보험 보충∙보완형 모델 민영건강보험 대체형 모델

③
비급여

보완형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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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민영건강보험발전

II. 해외 사례

•의료비 지출 규모는 국가의 경제 발전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민영건강보험도 비례해서 발전하는 경향

- 민영보험이 소비자의 의무 가입인 경우 보험회 선진국 일수록 공보험 보장률 또한 높아지나,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 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민영보험 확대 정책을 추진

국가별 의료비 지출 규모와 민영건강보험 발전 단계

인
당

의
료

비
지

출
($

)

GDP %

공공 커버리지

민영보험 비중

5% 미만

50%

NA

5~8%

60~65%

7%

8~10%

70%

8~8.5%

10~12%

77% → 74%

10%

자료: BCG(2013) 참고 재구성

인당 GDP ($)



17

2-5. 비용 구조

II. 해외 사례

• 민영건강보험은 사업비, 재보험 등 타보험에 비해 비용 소요가 큰 사업임에도 상당 국가에서 수익을 실현

- 특히, 공보험 대체형으로 운영되는 독일, 미국에서도 안정적인 이익 확보가 가능

* 사업비율 (민영건강보험) : 유럽 평균 11~15%, 독일 10%, 미국 13%
(공적건강보험) : 유럽 평균 1~6%, 프랑스 4%, 독일 6%

주요국 민영건강보험 비용 구조 비교

77
85 84.9

10

13 8.5
14

2 6.6

독일 미국 호주

손해율

사업비율

이익률

(2014년) (2013-2014년)

<수익 구조>

(2010-2012년)

주: 독일은 유배당상품으로 배당재원이 포함된 이익률

자료: Congressional Budget Office(2016); PHIAC(2012)

주: 유럽 16개 국가 중 해당 국가 수

자료: WHO(2016), “Voluntary health insurance in Europe”

4

3 3 3

1

2

0-5% 6-10% 11-15%16-20%21-25% >25%

4

3

9

8

21-30% 31-50% 51-70% 71-90%

<사업비율 - 2012년> <손해율 - 2013년>

주: 유럽 24개 국가 중 해당 국가 수

자료: WHO(2016), “Voluntary health insurance in Europe”

(단위: 개) (단위: 개)(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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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건강보험이 소비자의 자율 가입인 경우, 보험회사에게 위험선택을 할 수 있는 계약심사 권리 부여

- 민영보험이 소비자의 의무 가입인 경우 보험회사의 계약심사 금지

* 소비자 자율 가입 가능 & 보험회사 계약심사 금지 시:

건강위험군 가입 증가 → 보험료 인상 → 건강군 가입 표기/해약 증가 → 건강위험군 비중 증가 → 보험료 인상 심화 (Death Spiral)

주요국 민영건강보험 상품 구조 비교

보험기간 가입연령 계약심사
보장 제한

Exclude Pre-existing  conditions

독일
종신

* 보험회사, 상품변경 가능
가입조건 충족

* 보완형 : 전연령

○
* 대체형 기본플랜 : ×

○
* 대체형 기본플랜 : ×

네덜란드 1년 전연령
○

* 의무가입 플랜: ×
○

* 의무가입 플랜: ×

프랑스 1년
전연령

* 특정계약 연령제한

○
* 건강문진, 연령제한 계약

○

호주 1년
전연령

* 30세이상 가입시 패널티
× ×

미국 1년 전연령 × ×

한국 15년
70세 까지

* 노후실손 75세까지
○ ○

2-6. 상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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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간 형평성을 중시할 경우, 건강위험요인(연령,건강상태 등)을 반영한 보험료 산출(Risk loading)

•한편, 가입자간 동등한 접근성을 지향할 경우, 건강요인과 무관하게 동일 보험료 적용(Community rating)

- 민영건강보험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보험회사의 건강위험 부담 경감을 위해 위험 평준화 제도를 병행 실시

주요국 민영건강보험 보험료 산출 구조 비교

보험료 산출변수 가입 시 의료정보 대기시간 피부양자 추가비용

독일
연령, 건강상태

* 2012년부터 성차별 금지
진료이력 3 ~ 8개월 필요

네덜란드
지역요율

* 위험평준화 제도
불필요 - 필요

프랑스
연령, 거주지역

* 상호보험: 소득수준
통상 필요없음

* 일부 세제혜택계약 필요
× 통상 불필요

호주 지역요율 불필요 × 필요

미국 대부분 주 지역요율 × ○ 다양

한국 성, 연령, 건강상태 진료이력 × 필요

2-7. 보험료산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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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의료비관리

II. 해외 사례

•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 협상, 민영보험 의료수가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민영보험 보장급부의 의료비 관리

•또한, 민영가입자가 의료서비스 이용 전에 보험회사로부터 보장여부를 확인 받는 사전 확인제* 운영

- 사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서비스 이용 후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 Pre-authorization, Pre-notification

주요국 민영건강보험의 의료비 관리 체계 비교

의료비지불 의료네트워크 민영보험 의료수가 주체 공보험수가비교

독일 환자지불제
제한적 허용

* 민영가입자 취급병원
보건당국
* GOA

높음

네덜란드
환자지불제

* 일부 제3자지불제
허용 보험회사-의료기관 협상 -

프랑스
환자지불제

* 일부 제3자지불제
미허용 보험회사-의료기관 협상 높음

호주 제3자지불제 허용 보험회사-의료기관 협상 높음

미국 제3자지불제 허용 보험회사-의료기관 협상 높음

한국 환자지불제
미허용

* 환자유인∙알선금지
의료기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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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감독 기구

II. 해외 사례

•EU 및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은 보험·금융청 또는 재무부 산하 감독기관에서 관리 감독

- 네덜란드는 2006년 건강보험의 단일사회보험으로 통합하면서 건강보험의 감독 권한을 보건부로 이전

- 호주는 2007년 민영건강보험법(Private Health Insurance Act) 제정을 통해 보건부 산하 별도 기구*에서 수행해오다,

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금융산업 규제기관인 금융청(APRA)으로 이관

* 민영건강보험운영위원회(Privarte Health Insuracen Administration)

주요국 민영건강보험 감독 기구 현황 비교

공적 건강보험 민영 건강보험

형태 적용대상 형태 관련규정법 보험료 관리감독기관

독일 질병기금 전인구
대체형, 
보완형

보험계약법, 보험관리법 위험요율 연방재무부 감독위원회

네덜란드 민간위탁 전인구
단일,

보완형
신건강보험법 지역요율 보건부

프랑스 국가보험 전인구 보완형
보험법, 영리보험사,

사회보장법, 상호조합
위험요율,
지역요율

중앙은행 보험감독청

호주 메디케이드 전인구
중복형,
보완형

민영건강보험법
* Private health insurance Act

지역요율 금융청
*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미국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노인

저소득층
대체형,
보완형

지역요율 주별 보험청

자료: Swiss Re(2007); OECD(2004(a)); Private Health Insurance in the EU(2009) 참고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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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민영건강보험정책사례

II. 문재인케어 평가

•단체 및 저위험군(청년층) 가입 장려(세제 해택, 종신건강보장)

•사회취약층(고령자, 질환자) 가입 지원(가입 차별 금지)

•보험회사 위험부담 경감 제도(위험평준화, 고위험 기금 운영)

형평성 및

접근성 제고

비용관리

(도덕적 해이 관리)

소비자 보호

•과잉진료 방지 가이드라인 설정

•성과 공유형 지불체계

•상품 공시 및 소비자 이해력 확보

- 호주, 프랑스 사례 참조

- 호주 사례 참조

- 네덜란드, 호주 사례 참조

- 독일 GOA 사례 참조

- 미국 ACO 사례 참조

- 주요국 상품 고시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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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사례: 정부정책방향

II. 해외 사례

•형평성·접근성 제고, 비용 관리,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시행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

형평성 및 접근성 제고 비용관리 (도덕적해이 관리) 소비자 보호

역선택 최소화

(가입확대)

•가입 의무화

•단체/저위험군 가입 장려(세제혜택, 종신보장)

•기왕증 대기기간 허용

•치료이력 고지 요구 허용

의료공급

관리

•과잉진료 방지
가이드라인 설정

•성과 공유형
지불체계

•의료수가-질
모니터링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관리

•최소자본금 설정

•적정 준비금 적립

위험선택 최소화

(가입확대)

•사회취약층 가입 지원

•보험회사 위험부담 경감(위험균등화, 고위험 풀)

•질환군 가입 보장(자동 갱신)

•보험회사 면책항목 허용 의료소비

관리

•자기부담금 설정

•필수의료 접근성
및 적정 보장제공
관련 모니터링

시장 투명성

제고

•상품 공시 및 소비자
이해력 확보

• 광고 및 모집 행위
모니터링

• 소비자 민원 해결

이전효과 촉진

(위험/소득 전가)

•지역요율 적용(건강군 - 위험군간 이전)

•소득비례 분담금(고소득-저소득간 이전)

자료: WHO(2005) 참고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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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사례: 의료수가가이드라인

II. 해외 사례

• 독일 보건당국은 민영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의료수가체계(GOA)를 1965년부터 도입하여 적용

- 의료인은 의료행위의 질, 수행 시간 등을 고려하여 GOA에 제시된 가중치를 적용

* GOA: Fee Schedule for doctors applicable for private billing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 의료행위를 16개 범주(이비인후과, 안과 등)로 구분, 약 2,800 항목에 대해 민영건강보험 의료수가 가이드라인 책정

가중치 적용 적용비율

1 • 공적 건강보험 수가 기준

1 ~ 2.3 • 의료행위 난이도 평균 이하 적용 10% ↓

2.3 ~ 3.5
• 의료행위 난이도가 평균 이상 적용

• 적용 전 의료진은 환자에게 서명 설명 필요
통원 80% ↑

3.5 이상
• 고난도 혹은 선진 의료행위 적용

• 적용 전 의료진은 환자 동의 및 보험회사 합의 필요
입원 60% ↑

독일 민영건강보험 의료수가 체계 (G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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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사례: 위험평준화제도

II. 해외 사례

•네덜란드는 보험회사의 건강위험에 따른 가입자 차별을 금지(정액 보험료, 가입거절 금지)하는 대신,

보유 계약자 중 만성질환자 및 고비용 가입자 비율이 높은 만큼 정부가 지원해주는 위험평준화 제도 병행

- 정부의 건강보험기금을 통해 보다 건강한 가입자의 기여금으로 덜 건강한 가입자에게 급여를 보장

* 위험균등화 고려 요인: 성, 연령, 수입형태, 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상태, 질환자의 최근 의료비 지출 내역 등

네덜란드의 건강보험 재원 흐름과 위험 평준화 제도

정부

사업주

근로자

의료공급자

건강보험기금

보험회사

18세 이하 보조금

정률보험료

정액보험료

보완형 민간보험

저소득가구 지원금

의료제공 계약

위험평준화

성별/연령: 1,182
수입원: 965
사회경제적상태: 51
지역: 60
PC**: 3,117
DCG**: -98
총비용: 5,277
기본 보험료: -970
위험보정 후 지불액: 4,307

성별/연령: 946
수입원: -63

사회경제적상태: -67
지역: -98

PC**: -213
DCG**: -98
총비용: 407

기본 보험료: -970
위험보정 후 지불액: -563

40세 여성
장애급여 수혜자
사회경제적수준 낮음
도시 지역 거주
PCG-당뇨-1, DCG-none

38세 남성
정상 직업

사회경제적수준 높음
쾌적한 거주지

PCG-none, DCG-none

자료: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4) 참고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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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사례: 고위험군기금운영

II. 해외 사례

•호주는 보험회사의 보험료 및 가입 차별을 금지하는 대신, 정부의 건강보험 가입 장려 및 위험평준화기금

운영을 통해 보험회사의 민영건강보험 사업 운영을 지원

호주 민영건강보험 운영 현황

고령자∙질환자
건강보험 가입 평등

• 고령자∙질환자 보험료 부담 경감 및 가입보장

• 역선택 문제 해소

• 장래 보험금 재원 미리 적립

• 고액청구금액 정부 지원

• 고령자∙고액청구자 기금 운영

(High Cost Claimants Pool)

• 30세 이하 및 고소득자 가입 장려

소비자

정부 보험회사

“고령자∙질환자 동등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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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사례: 민영건강보험역할확대(1/2)

II. 해외 사례

•호주는 공보험(Medicare) 도입 이후 의료비에서 민영재원 비중이 계속 하락하자, 공공재정 부담 극복을

위해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민영건강보험의 자발적 가입 확대를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미가입자 패널티) 제공

* 1997년 고소득자 민영건강보험 미가입시 건강보험료 1% 추가 징수(Medicare Levy Surcharge)

* 2000년 30세 이상자가 민영건강보험 미가입시 미가입 기간동안 연간 2%씩 가산(Lifetime health coverage) 

호주 정부의 민영건강보험 역할 확대 정책 추진과 시장 성장 추이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2

4

6

8

10

12

14

(단위: 계약자 수)

1975년
보편적 건강보험제도

(Medibank) 도입

1981년
자발적

건강보험제도 도입
1984년

세금재원의 보편적
건강보험제도

(Medicare) 도입

1997년
민영건강보험 미가입
고소득자 건보료 추징

1999년
민영건강보험 가입자

30% 세금 감면

2000년
평생건강보장

2005년
고령자 리베이트

샹향

2007년
민영건강보험법

제정

자료: PHIAC(2015) 참고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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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사례: 민영건강보험역할확대(2/2)

II. 해외 사례

•민영건강보험의 가입유인 제공 및 규율 규칙 정립을 목적으로 2007년 Private Health Insurance Act 제정

호주 민영건강보험 규칙 주요 내용(Private Health Insurance Act)

항 목 규 칙 주요 내용

1
Part 2-2,

section 206-1,
Part 6-4

민영건강보험 (가입 인센티브) 규칙
Private Health Insurance (Incentives) Rules

• 보험료 인하제도 참여자에 대한 민영건강보험료 인하
(세금 감면 등)

2 Part 2-3 민영건강보험 (평생건강보장) 규칙
Private Health Insurance (Lifetime Health Cover) Rules

• 평생건강보장계획에 따라 초기(30세)부터 민영건강보험
유지하지 않는 자에 대한 보험료 증가

3
Chapter 3 & 

section 188-1
민영건강보험 (상품기준) 규칙
Private Health Insurance (Complying Product) Rules

•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
(공동 요율 적용)

• 민영건강보험 보장 급부 명시

•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의무 등

3A Part 3-3 민영건강보험 (보험금 요건) 규칙
Private Health Insurance (Benefit Requirements) Rules

4 Part 3-3 민영건강보험 (인공기관) 규칙
Private Health Insurance (Prostheses) Rules

5 Section 81-1 민영건강보험 (인증) 규칙
Private Health Insurance (Accreditation) Rules

6 Part 4-2 민영건강보험 (건강보험사업) 규칙
Private Health Insurance (Health Insurance Business) Rules

• 질병/상해/손해보험의 경우 본 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분리해 둔 기금
(위험 균등화 제도 기금)

7 Part 4-4 민영건강보험 (건강급부기금) 규칙
Private Health Insurance (Health Benefits Fund Policy) Rules



29

III. 역할 재정립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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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재정립을위한과제

II. 문재인케어 평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상세 추진 계획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예상되는 의료서비스 행태 변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 계약 변화

•급여화 항목과 실손의료보험 보장영역 간 관련성 분석

- 급여화 시기∙자기부담금 등

- 실손가입 여부에 따른 변화

- 신규가입 성향, 해약 특성

- 급여 항목별 실손 영향 정도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

분석시 고려 사항

보장성 강화 정책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소비자 권익을 고려한

실손 보장구조 개선

•비급여 현황 조사의 전 의료기관 확대 및 필요 항목 중심으로 공개 확대

•공∙사 건강보험 간 의료 정보의 공유 활성화

•진료비세부내역서 표준서식 마련 및 전체 의료기관의 사용 의무화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및 비급여 진료 적정성 확보 위한 관리체계 마련

•실손 가입자의 적정 보장성 확보가 되도록 실손 보장구조 유지

공∙사 연계방안 모색
•보완형에 맞는 바람직한 공사 건강보험 역할 재정립 방안 강구

•건강보험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민영건강보험 역할 확대 방안 마련

- 전 의료기관대상, 공개항목확대

- 관련법령 개정 필요

- 관련법령 고시(‘17.9.1)

- 독일 사례 참조

- 소비자의료비부담증가가능성

- 프랑스 사례 참조

- 호주 사례 참조

- 네덜란드, 호주 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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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보장성강화정책효과분석시고려사항

Ⅲ. 역할 재정립을 위한 과제

• 3,800개 비급여 항목별 급여∙예비급여화 시기, 투입 재원 및 책정 수가, 자기부담금 규모 등

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상세 추진 계획

• 급여화에 따른 수가 및 진료량 변동폭, 실손 가입여부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행태 변화 등

②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예상되는 의료서비스 행태 변화

• 신규계약 가입 성향 및 보유계약 해약 특성이 실손 Risk pool에 미치는 영향 등

③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 계약 변화

• 급여화 항목별 실손 보장 및 미보장 영역으로 구분하여 보험금의 감소∙증가 영향 분석

④ 급여화 항목과 실손의료보험 보장영역 간 관련성 분석



•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 및 소비자 알권리 제고를 위해 조사 의무대상을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

* 현재 병원급만 의무적으로 적용, 전체 의료기관의 90% 이상 차지하는 의원급은 의무대상에서 제외

• 공개 항목 추가 확대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항목(도수치료 등)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 복지부 계획(안) : 2016년 52개 → 2017년 107개 → 2018년 200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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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건강보험보장성강화지속가능성을위한비급여관리 (1/2)

Ⅲ. 역할 재정립을 위한 과제

① 비급여 현황 조사의 전 의료기관 확대 및 필요 항목 중심으로 공개 확대

• 공사 건강보험간 의료 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 의료법, 보험업법 등 관계법령 개정

* 현재 보험회사는 의료법 상 진료비 세부내역의 직접 수집 불가, 
신용정보법 상 의료정보는 계약체결 및 보험금 지급 목적 이외 사용 불가

* 심평원, 의료기관 등의 급여 통계와 보험회사의 비급여 통계를 공유

② 공∙사 건강보험간 의료 정보의 공유 활성화



• 비급여 실태 파악을 위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서 제출 의무화

*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 및 공개 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정춘숙 의원, 2017.9.19)

• 비급여 의료비 표준 가격 제도 도입 혹은 가이드라인 마련(독일 GOA 사례 참고) 

* 복지부, 심평원 주관으로 비급여 표준가격 결정 혹은 청구 가능한 범위 설정을 통해 비급여 적정 가격 형성 유도

•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별도의 법 제정 등을 통해 관련법 상 근거 마련

* 현재 비급여 관련 사항은 일부 조문(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복지부 고시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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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건강보험보장성강화지속가능성을위한비급여관리 (2/2)

Ⅲ. 역할 재정립을 위한 과제

④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및 비급여 진료 적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 마련

• 의료서비스 세부내용 확인을 위한 필수 항목이 포함된 표준서식 마련

* 급여∙비급여, 급여 중 공단∙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 구분, 처방일, 수가코드, 진료회수∙일수 단가, 총액 등

• 단계적 시행(국∙공립병원부터)이 아닌 전체 의료기관이 동시에 표준서식을 사용토록 조치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 고시(2017.9.1)

③ 진료비세부내역서 표준서식 마련 및 전체 의료기관의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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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비자권익을고려한실손보장구조개선

Ⅲ. 역할 재정립을 위한 과제

• OECD 국가 중 개인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급여 본인부담금의 실손 보장 제외는 신중히 검토

* OECD 국가 대부분은 필수의료를 공보험이 보장, 본인부담금은 최소한으로 설정

• 특히, 2020년까지 목표 보장률 70%을 달성할 경우에도 급여 본인부담률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현행, (보장률 : 급여 본인부담률 : 비급여) = (63.4 : 20.1 : 16.8%) 구조에서 비급여(16.8%)의 급여/예비급여화에

대해 향후 5년간 재원이 집중 투입되므로, 급여 본인부담률(20.1%)은 당분간 빠르게 감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

• 실손 보장 구조 변경에 따른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

• 본인부담금이 높은 국가의 경우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민영보험 역할이 확대된 해외 사례 참조

* 프랑스의 경우 외래진료의 법적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외래진료 보장률 60%대)이후 , 민영보험 활성화 정책

(사업주의 종업원 민영건강보험 보험료 지원시 세제혜택 제공, 저소득층 민영건강보험료 지원 등) 시행

① 실손 가입자의 “공∙사 건강보험 보장률” 적정 수준 확보가 되도록 실손보장 구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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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사연계방안모색

Ⅲ. 역할 재정립을 위한 과제

• 민영건강보험의 공공성은 그 사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대체형 vs. 보완형)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시사

* 민영건강보험이 국민 기본권적 의료보장 수단인 경우(대체형) 강한 공공성이 요구되나, 

가입이 자율적이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완∙보충적 역할에 한정될 때는 사치재로 최소한으로 규제

• 민영건강보험의 보완적 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 정책 시행과 함께 그 기능이 공보험과

조화로울 수 있도록 별도의 규율을 통해 규제 (호주 Private Health Insurance Act 사례 참조)

* 소비자의 자발적인 가입 유인 제공 및 안정적인 실손보험료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검토 등

① 보완형에 맞는 바람직한 공사 건강보험 역할 재정립 방안 강구

• 고령자, 질환자 등의 민영건강보험 가입 지원 방안 마련

* 보험회사는 고위험군의 적정 보험료 수준 보장 및 계약심사를 완화하는 대신 정부는 보험회사의 위험부담 경감제도

운영(네덜란드, 호주 사례 참조)

•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인 보험료 유지를 위한 단체 및 청년층 건강보험 가입 장려

* 건강군에서 위험군간 보험료 이전효과를 통해 실손보험료 관리를 도모(프랑스, 네덜란드 사례 참조) 

② 건강보험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민영건강보험 역할 확대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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